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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도서정가제란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 책을 정가에 판매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의 

적용수준을 더욱 강화하려는 출판계의 노력에 따라 할인율을 낮추고 적용 기관 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출판문화산

업 진흥법 개정안이 2014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1월에 시행되었다. 도서관계의 관점에서는 이 개정으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기관이었던 도서관이 적용 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료 구입 축소와 구입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산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계의 정책행위자들이 개정안 통과와 

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입장과 역할을 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구조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이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네트워크 모형 

적용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행위자 내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Fixed book price policy, a portion of publication and printing promotion act applied from February 

2003 in the South Korea, is a system of fixed book prices that administered by a government body. The 

publishing industries had been attempted to lower the discount rate and to extend the application scope. 

The amendment for the attempts was passed in April 2014, and implemented from November 2014. From 

the library point of view, this amendment caused a reduction of buying library materials. For this reason, 

the agenda about expansion of material budget in libraries has been recognized as the alterna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nce and role of libraries as actors in the policy process. Based 

on this, this study also attempt to identify usefulness and improvement point of Policy Network Model.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dentifies actor's internal characteristics as an improvement point that previous 

studies did not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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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서정가제란 책값의 과열 인하경쟁으로 인

해 고급 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책을 정가에만 팔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의미한

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22조). 출판 및 인

쇄 진흥법(법률 제 6721호)에 따라 2003년 2월

에 시행이 되었으며 2007년 출판문화산업 진흥

법으로 법제명이 변경 및 개정되어 2007년 10월

에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고 이후 할인율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또 다시 법을 개정하자는 요구가 

나오게 되었다. 이에 2013년 1월에 최재천 새정

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을 대표로 하여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 법률안은 2014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5월 20일에 공포되었으며 11월 21일

에 시행되었다. 

개정 도서정가제에 대해 도서관계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의 도서정가제에서는 적

용 제외기관이었던 도서관이 적용 대상이 되었

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우려하던 도서관의 장

서 확충 감소가 현실화 되었고, 도서관계는 이

에 대한 대안으로 개정 법률안 통과 시기부터 

예산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며 도서관의 

예산 편성자들에게 이를 요구해왔다. 이처럼 개

정 도서정가제가 도서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

쳤다는 점에서 개정 과정 및 대안 정책과정에

서 도서관계의 입장과 정책행위자 간의 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복잡한 사회의 연결망 

속에서 다양한 요소 간의 인과관계를 행위자의 

관계 측면에서 밝히고자 한 분석의 틀로 복잡

한 정책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Ripley and Franklin 1984; 송성수, 권기

창 2004; 김순양 2003; 임성은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정가제 개정 과정과 대안 정

책으로 등장한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 도서관을 

중심으로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유용성 및 적합성을 확인하며 기존의 모

형에서 간과되었던 행위자의 내부 특성을 고려

한 모형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며 동일한 흐름 속의 순차적인 과정으로 내

용을 분석한다. 

1) 도서관계는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의 법

제화 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과 어떠한 상

호작용을 했는가? 

2) 도서관계가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의 법

제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

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3) 도서관계는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이 통

과된 후 떠오른 새로운 정책적 대안인 예

산 확충을 위해 정책행위자들과 어떠한 상

호작용을 했는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대상은 도서

정가제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공식, 비

공식 행위자 중 정책행위를 통해 도서관의 입

장을 외부로 표명한 정책행위자인 한국도서관

협회(도협)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대도연)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시간적 범위는 도서

관계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시기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인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 시기인 11월 21일까지로 

선정하였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사례 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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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연구와 더불어 두 기관의 사무총장 심층

면담을 통해 종합적인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도서관계의 두 기관이 도서정가제 개정 안 법

제화 과정과 통과 이후 시점부터 나타난 도서관 

예산 증액 문제에서 어떠한 정책행위를 수행하

였는지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며 행위자 간의 관계와 더불어 행위자 내부적

인 특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적

용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정책네트워크 모형

정책네트워크는 특정한 정책 맥락에서 이슈

가 되고 있는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

한 행위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참여하여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상

호관계를 분석하는 틀로 정의할 수 있다(Ripley 

and Franklin 1984; Marsh and Rhodes 1992). 

전통적으로 정책과정에서 국가와 이익집단

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다원주의 및 조

합주의를 중심으로 논의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다원주의와 조합주의는 정책과정에서 복잡한 

현실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속적

으로 비판되었다(Daugbjerg 1998). 즉, 현실적

으로 정책과정에서 국가와 이익집단 외에도 언

론 및 정당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선호와 선택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이론적인 틀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서 등장하게 된 것

이 정책네트워크 이론이다. 

1990년대를 넘어서며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정책

네트워크 이론은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의 지배

적인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게 되었다(송성수, 권

기창 2004). 또한 정책네트워크 이론은 정책 결

정 과정의 특성을 분석하거나 정책변화에 대한 

예측에 유용하며 특정 현상을 서술할 때뿐만 

아니라 인과적인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김순양 2003). 즉, 정책

네트워크 분석은 이론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

자 간의 복잡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기에 적

합한 이론 또는 분석의 틀로 인식되어 많은 연

구에서 활용되고 있다(임성은 2013).

2.2 정책네트워크 구성요소

다양한 정책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

네트워크 모형을 통해 적절한 구성요소를 개발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상이한 변

수들을 도입해왔다(김순양 2007). 학자들이 제

시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는 학자

들의 관심분야나 환경적 차이에 따라 상이하지

만 기본적인 틀은 유사하다. Ripley와 Franklin 

(1984)은 행위자(actors), 행위자 간 관계의 안

정성(stability), 영향력(influence)의 3개 요소

로 구분하였고, Döhler(1991)는 네트워크의 구조

(structure), 행위자와 그 연합(actors and their 

coalitions),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structure), 

상호작용의 유형(pattern of interaction), 네트

워크의 전략적 선택(strategic selectivity)의 5개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김순양(2007)은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로 

주도적 행위자를 의미하는 멤버십 구성, 행위

자들의 이해관계, 행위자의 전략 및 상호작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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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요소로 구분하였으며, 김옥일(2008)도 정책

행위자,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 관계구조로 구

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송성수와 권기창(2004)

의 연구에서도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한 구성요소로 행위자, 상호작용, 구조를 

선정하였고, 김예승과 홍성우(2010)의 연구에

서도 행위자, 행위자 대응전략, 행위자 관계구

조 등을 요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행위자, 상호작용, 연계구조인 3가지의 요

소를 적용한다. 

정책행위자는 정책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반

영하고자 하는 정책참여자를 의미한다. 정책과 관

련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

사하는 집단이나 개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책

참여자는 이해관계로 엮인 쟁점과 관련하여 영향

을 주고받는 집단이나 이익으로 정의된다. 행위자

들은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중 가장 역동적인 

요소이며(Döhler 1991)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박상원, 김재영 2006).

정책목표란 행위자가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

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대

해 정책행위자들마다 상이한 견해를 가지므로 

정책목표를 둘러싼 상황에서 행위자 간에 다양

한 견해가 표출될 수 있으며, 때로는 대립과 충

돌을 가져올 수 있다(양현모, 강동완 2009).

정책네트워크는 특정 정책영역에 참여하는 

정책행위자 간의 상호의존성에 토대를 둔 연결

고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의존성인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정책네트워크의 성

격을 파악하는 중요한 변수이다(양현모, 강동

완 2009). 상호작용은 복잡한 상호의존적 관계

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며(Kenis and Schneider 

1991) 상호작용의 성격은 행위자들이 동일한 목

표를 추구하기 위해 정책자원을 공유하는 정도가 

높으면 협력적 상호작용이며, 반면 행위자 간에 

자원의 공유 정도가 낮을 경우에는 갈등적 상호

작용으로 나타난다. 또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은 부문 내와 부문 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문 

내에서는 협력적일지라도 부문 간에는 갈등적일 

수 있다(송성수, 권기창 2004).

정책네트워크의 연계구조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패턴을 의미하며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직이나 집단 간의 구조적 관계를 의미한

다(김순양 2003). 이러한 관계 형태는 의사전

달과 상호작용의 규칙성을 가리키며, 네트워크

에서 참여자들의 위상을 나타낸다. 정책네트워

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영향력의 차이가 존

재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도 상이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송성수, 

권기창 2004). 이에 대한 분석요소로 개방성, 연

계성, 지속성이 있다. 이 중 개방성은 정책행위

자들이 정책네트워크 진입에 있어서 네트워크

가 개방적인지 폐쇄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연계성은 정책행위자들 간의 연계구조가 수직

적인지 수평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수직적

인 것은 정책행위자의 관계가 상하관계로 이루

어진 경우이며, 수평적인 것은 관계가 대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가 되는 관

계에 따라 분류되며 상대적인 정도를 표현한다. 

또한 지속성은 연계구조가 지속적인지 일시적

인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2.3 정책행위자 유형 

정책행위에 참여하는 정책행위자는 정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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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권한의 여부에 따라 공식 행위자와 비공식 

행위자로 구분할 수 있다(Birkland 2014). 공

식 행위자는 정책결정 권한을 가진 행위자로서 

대표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지칭한

다. 비공식적 행위자는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

들로 이익집단, 언론기관, 전문가, 정당, 시민단

체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공식 행위자처럼 정

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

지만 공식 행위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정책

행위에 간접적으로 개입한다. 즉, 정책결정과정

에서 정책 요구를 창출하고 표현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자이다. 이들은 법적인 권리 및 의

무가 없는 행위자들이므로 정책참여에 대한 법

적, 제도적 보장이 없는 자발적인 행위자로 특

성을 지닌다. 

도서관계의 공식 행위자에는 행정부인 문체

부 소속 국립중앙도서관 및 도서관 정책기획단

(도정단), 입법부인 국회 소속 국회도서관 등을 

들 수 있으며, 비공식 행위자로는 전국의 모든 

관종의 도서관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한국도서

관협회와 각종 대학도서관협의회의 연합체인 한

국대학도서관연합회, 그리고 다수의 협의회 등

이 포함된다. 

2.4 행위자 내부 특성 연구 

정책과정에서 행위자 내부의 특성은 옹호연

합모형 기반의 분석 연구에서 주로 고려되었다. 

Sabatier(1987)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제안되

어 Sabatier(1988), Sabatier와 Jenkins-Smith 

(1993; 1999)에 의해 발전된 옹호연합모형은 

10년 이상의 정책과정에 적합한 모형으로 행위

자의 다양성과 옹호연합들 간의 공유하고 있는 

신념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정책에 참여하는 행

위자들은 안정적인 변수와 역동적인 변수로 구

분되는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 행위자들의 연합체로 구성되는 옹호연합

은 행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신념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한다(Sabatier and Jenkins-Smith 

1993). 여기서 자원은 행위자의 내부적인 특성으

로 규정지을 수 있으며 참여행위자들은 보유 자

원을 기반으로 전략을 구축하고 활동하게 된다. 

이승모(2014)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밀양 송전선로 건설의 갈등 사례 분석에서 건설 

옹호연합의 자원분포 및 이에 따른 다양한 전략

과 활동들을 분석하였고 반대 옹호연합인 주민

단체와 환경단체 중심으로 반대의 정당성을 확

보할 수 있는 보유 자원들을 확인하고 이를 바

탕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집중하기 위한 노력과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덕로(2012)는 기초노령

연금정책결정에 관한 사회연결망을 정책옹호

연합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연

합의 지속적인 유지와 정책 활동에 필요한 자원

으로 공식적 권한을 가진 현직인사, 여론, 정책

에 관한 정보, 재정, 리더 등이 될 수 있음을 확

인했다. 

박상원과 박치성(2009)은 정책옹호연합모형

이 옹호연합에 속해있는 행위자들 간의 동태적

인 신념체계 변화와 이에 따른 옹호연합의 형성 

및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은 한계점을 지적

하였다. 김영종(2009)은 정책네트워크와 정책옹

호연합의 결합모형을 통해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동태적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옹호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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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한 신념체계가 정책으로 결정되기 위해 인

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며, 외국인 고용허

가제 도입을 실시하기 위한 신념체계를 규범적, 

정책적, 도구적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행위자 내부 특성에 대한 연구는 관계

에 기반한 인적자원에 집중되며 다른 내부 특성

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2.5 도서관정보정책 사례 연구

도서관정보정책이란 도서관의 역할인 사회 

전역에서 공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

를 조직하고 배포하는 활동을 증진 및 강화하기 

위한 법, 규제, 실행 등을 의미한다. 정보 접근 

및 이용과 더불어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

책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강조되

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Case(2010)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정보정책

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고, 도서관의 관점에

서 정보정책의 의미를 논의하였다. McClure 와 

Jaeger(2008)는 정부의 정보정책연구와 정책

연구의 특성 및 연구의 방법론과 접근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Shin(2008)은 미국과 한국

의 국가 정보 기반 구조(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를 비교하여 차세대에 적

용할 수 있는 정보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 기술적 차원에서의 국가별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Liu와 zhang(2001)은 

중국의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에 대해 정보정

책과 정보기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Waller

와 McShane(2008)은 호주의 빅토리아 주립도

서관을 사례 연구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시대에

서 대규모 공공 도서관의 주된 두 가지 도전에 

대해 정보 변화에 대한 적용과 기관의 목표 달

성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의 필요성을 제

안했다.

국내 사례 연구로는 정보사회의 가속화에 따

른 디지털자원에 대한 관심으로 디지털도서관 

및 디지털장서 개발에 대한 연구 중심으로 수

행되어왔다. 이선희와 유수현(2008)은 도서관

의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장서 수집 및 보존을 

위해 디지털장서 개발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문제해결을 위해 국내외 국립도서

관들의 디지털장서 개발정책 사례를 비교하였

다. 장윤금 외(2008)는 디지털도서관 환경에 대

한 정보서비스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문헌조사

와 해외 사례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김유승

(2008)은 정보자원의 수집과 보존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범위, 방법, 품질의 

세 가지 측면에서 웹 아카이빙을 분석하고 모델

을 도식화하였다. 

더불어 정책 모형을 도서관정보정책의 사례

에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추윤미와 

김기영(2013)은 경기도 내의 경기도사이버도

서관 설립의 사례에 대해 정책 제안과 정책과

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Kingdon and 

Thurber 1984)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

형성과정의 메커니즘을 밝히고 도서관 정책형

성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또한 유진선과 김기영(2013)은 상향식 정책집

행모형 중 하나인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

료제 모형(Lipsky 1979)을 적용하여 경기도의 

내 생애 첫 도서관 정책의 집행단계 과정에 대

해 분석하였다.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도서관정보정책집행에 대한 일선관료

제 모형의 유용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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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도서관정보정책연구는 정책 내용 분

석이 다수이며 모형을 적용한 정책과정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도서관정보정책 사례에 대한 

정책 모형 적용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 설계

3.1 연구의 범위 및 과정 

본 연구의 범위는 내용적 범위와 시간적 범

위로 나뉜다. 우선 내용적 범위는 개정 도서정

가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중 도서관계를 중심으

로 하며 도서관계의 입장을 표명한 정책행위자

인 도협과 대도연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정책네

트워크 모형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그림 1>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연구 범위

시간적 범위는 <그림 1>과 같이 도서관계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시기를 범위로 하며, 

이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

점인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 시기인 11월 

21일까지이다.

본 연구의 연구 진행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첫째로 개정 도서정가제에 대한 사례 조사를 수

행한다. 둘째, 해당 시기의 보도자료, 공청회, 성

명서, 국회 회의록, 부처자료 등의 데이터를 수

집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수행한

다. 셋째, 문헌 분석에서 나타난 도서관계의 입

장과 역할에 대해 부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두 

기관인 도협과 대도연의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

는 사무총장을 심층면담한다. 이 때 공식 자료에

서 밝힌 기관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

아가 보다 심도 깊은 내용을 밝히기 위해 비구조

화된 심층면담(unstructured interview) 방식을 

채택하였다. 넷째,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

여 도서관계 중심의 정책행위자, 상호작용, 연

계구조를 파악하여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분

석한다. 마지막으로 개정 도서정가제 및 이로 인

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발생하게 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형에 적용한 결과를 도출한다. 결

론적으로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적합성 및 확장

성과 개선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2> 연구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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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책행위자 선정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행

위자를 선정하기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

정안 법제화 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공식, 비공식 

행위자 중에서 도서관계의 입장과 영향을 고려

한 행위자를 문헌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도서

관계는 도협과 대도연 이외에는 정책행위자역할

을 한 행위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출판계의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한국출판인회의, 그

리고 문체부가 있었다. 즉, 도서정가제 개정 과

정에서 도서관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도서관계 

외부로 활동을 수행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정책행위자로는 도서관계의 비공식 행위자

인 도협과 대도연으로 확인되었기에 이 두 기관

을 도서관계의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도협은 도서관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서관 진흥과 상호 간의 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및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과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을 증

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대도연은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의 연합단체로 대학도서

관 서비스를 증대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대외적

으로 도서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한

국 도서관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계와 연계되어 있

는 공식, 비공식 정책행위자인 국회의원 최재천 

의원, 문체부, 교육부, 출판계 관련 기관을 선정

하였으며 각 정책행위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국회법 제 79조의 “개별 국회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은 하

나의 행위자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

재천 의원은 2013년 1월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한 행위자이다. 최재천 의원은 새

정치민주연합당과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

회(문방위) 소속으로 출판인쇄문화산업에 연계

성과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

관광부는 출판계와 도서관계 모두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처로, 이는 모두 문화정책을 총괄

하는 제 1차관의 소관이다. 문화예술정책실 문

화기반정책관에 도서관정책기획단이 속해있으

며, 관련기관으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

립중앙도서관이 있다. 출판 및 인쇄 업무는 문

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의 출판인쇄산업

과가 담당하고 있다. 관련 기관인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은 도서정가제를 추진한 대표적인 

출판계 관련 행위자이다. 당시 문체부의 장관

은 유진룡이었으며 임기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였다.

또한 대학의 주관부처인 교육부는 출판계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없지만 도서관계 중 대도

연이 포괄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주무부처로 

상호작용을 한다. 학술장학지원관 학술진흥과

에 2명의 담당자가 대학도서관 관련 업무를 관

장하고 있다. 

더불어 출판계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대

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의 기관 등이 

연합하여 도서정가제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하나의 정책행위자로 볼 수 있다. 

3.3 연구 모형

도서정가제 개정 과정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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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그림 3>과 같다. 행위자 분석 수준은 

도서관계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

고 있는 출판계, 국회 및 행정부처로 구분하였

으며, 행정부처는 문체부와 교육부가 있다. 이

는 도서관계의 두 행위자에 따라 구분되었다. 

분석요소인 정책네트워크의 세 가지 구성요

소는 방민석(2003)을 기반으로 세부요소를 포

함하여 재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정책행위자는 참여범위, 역할기능, 

참여목적으로, 상호작용은 빈도, 성격, 영향관

계로 구분했다. 연계구조는 개방성, 연계성, 지

속성으로 구분했다.

정책행위자에서 참여범위는 행위자의 수 및 

유형을 의미한다. 역할기능은 행위자의 역할이 

주도적인지 보조적인지에 대한 기능을 의미하

며, 참여목적은 행위자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목적과 동기, 그리고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상

호작용 요소에서 빈도는 행위자 간의 관계 접촉

<그림 3> 연구 모형

분석요소 세부요소 분석내용

정책행위자

참여범위 행위자, 수, 유형

역할기능 주도적, 보조적

참여목적 목적, 동기, 이해관계

상호작용

빈도 접촉통로, 횟수

성격 협력적, 갈등적

영향관계 정도(강, 중, 약)

연계구조

개방성 개방적, 폐쇄적

연계성 수직적, 수평적

지속성 지속적, 일시적

<표 1> 정책네트워크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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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와 빈도수가 어떠한지에 대한 요소이며, 성

격은 관계가 협력적인지 갈등적인지에 대한 것

이다. 영향관계는 행위자 간의 영향 정도로 강, 중, 

약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연계구조 분석요소에 속

하는 개방성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 패턴이 개방

적인지 폐쇄적인지를 의미하며, 연계성은 상하기

관과 같이 수직적인 관계인지 또는 수평적인 관

계인지를 의미한다. 지속성은 네트워크 내 행위

자 간의 관계가 지속적인 관계인지, 일시적인 관

계인지를 확인하는 요소이다.

4. 분석 결과 

본 연구 모형에서 도서관계의 정책행위자인 

도협과 대도연 중심의 두 네트워크를 개별적으

로 분석한다. 네트워크의 분석요소인 정책행위

자, 이들 간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의 형태를 나

타내는 연계구조를 파악한다.

4.1 도협 중심 네트워크

4.1.1 정책행위자

도협은 1945년 조선도서관협회로 설립되었

고, 1955년에 도협으로 재창설되어 한국 도서관

계의 역사를 함께하는 도서관 연합체이다. 도서

관 진흥과 자료교환, 업무협력 및 운영을 비롯

하여 국제 단체와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한국도서관협회 정관 2015). 각종 제

도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부처 및 

현장의 각급 도서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하며 국제대회 등을 유치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 교육활동에 힘쓰고 

있다. 연구기간 중 회장은 대구대학교 문헌정

보학과 교수 윤희윤 회장이었으며, 그 임기는 

2015년 6월 30일까지이다. 도협의 조직은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사무국 등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각 관종별 도서관과의 원활한 대화의 창

구를 마련하기 위해 관종별 협의회를 부회로 

두고 있다. 

보도자료와 인터뷰 분석을 통해 확인한 도협

의 도서정가제 개정에 대한 입장은 찬성 입장

이었다. 윤희윤 도협 회장은 “개정 도서정가제

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서관계는 논의의 주체

가 되지 못했지만 공공기관인 도서관이 책을 

정가에 사는 것은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개정

도서정가제에 동의했다.”는 입장과 이유를 밝

힌바 있다(내일신문 2015.1.19). 즉, 도서정가

제가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에서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상생을 강조했다(내일신문 2015.1.26). 

행위자로서 도협은 도서정가제 개정에 대해 

협력적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역할기

능은 출판계를 지원하는 역할로 비주도적인 기

능을 가졌다.

4.1.2 상호작용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후 도서관

계의 입장에서는 예산에 대한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나타났다. 즉,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이 통과되고 시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

서관 측면에서의 대안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

이었다. 

우선 도서관계는 출판계와 상호작용을 유지

하고자 했다.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도협과 출판

계의 상호작용은 행위유형이 협력적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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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도협 회장은 “책의 생산자인 출판계에

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매자인 도서관계를 도와

줘야 한다."라며 “출판계를 대표하는 대한출판

문화협회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서관계와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내

일신문 2015.1.19).

출판계의 입장에서 도서관계는 크게 고려되

지 않았으나 개정 법률안이 시행된 후 도서관계

의 예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표현되었다. 

출협과 함께 출판사를 대표하는 양대 단체 중 하

나인 한국출판인회의는 ‘출판진흥 3대 정책과제'

로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

법 개정'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연 3,000억 

증액 및 2020년까지 공공도서관 3,000개로 증설'

을 주장한 바 있다(내일신문 2015.1.19). 

또한 2014년 12월에 개최된 제69회 출판포럼 

‘한국 출판 어떻게 살릴 수 있나?'에서 도서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출판

계가 도서관계와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출협 역시 도서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내일신문 2015.1.19). 장영태 

출협 사무국장은 “출판과 도서관은 이와 잇몸

과 같은 관계이며 도서관, 서점, 출판이 함께 해

야 문화가 발전할 것"이라며, “개정 도서정가제 

관련 도서관의 입장을 이해하며 앞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도서관계와 함께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내일신문 2015.1.19). 

영향 관계의 정도는 정책행위자 간의 접촉 횟

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낮은 영향 관계를 

보였다. 그렇지만 출판계는 정책 시행의 시기에

서부터 개정 도서정가제가 낳은 도서관계 관점

의 새로운 정책 문제인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므로 행위 유

형은 협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윤희윤 도협회장은 “도서관 예산 편성자들이 

도서관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

다."(매일신문 2014.12.05)라는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체부 

도서관정책기획단에게 도서관발전국회포럼 등

을 통해 2014년 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내

용을 주장했다(내일신문 2015.01.19). 하지만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예산 확보에 대해 큰 대

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2015년 공공도서관 자

료구입비 예산은 2014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편

성될 것으로 전망이 되었으며, 실제로 예산 확

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5년 전국 16개 시․도 지

역대표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안은 50억 7,100만

원으로 2014년 45억 6,500만원에 비해 11% 증

가하는 데 그쳤다. 지역대표도서관임에도 불구

하고 예산이 증액된 곳은 서울도서관 등 6개관

에 불과했으며 감액된 곳도 4개관이나 됐다. 이

처럼 지역대표도서관은 해당지역을 대표하는 도

서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서관의 예산 

확보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내일신

문 2014.11.17).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기본적으로 지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내일신문 2014.11.17). 

이처럼 도협과 문체부의 관계는 협력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갈등적으로 판단되며 행위의 

빈도와 접촉횟수를 파악할 때 행위정도가 약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에

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

한 도서관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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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에 열린 323회 국회 제 1차 법안심사소

위 회의에서 전문위원 박명수 위원은 “도서관 

등에서 도서구입비가 증액되어야 되는데 그 확

충 대책 그리고 책값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자들

의 구매 감소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제323

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14, 12)라

는 발언을 하였으며, 유은혜 위원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논란에 대해 어떠한 

홍보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문체부의 답변

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문체부 제1

차관 조현재는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의 도서 구

입 수량이 줄어드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

서 면밀하게 간담회도 많이 가져서 여론을 조성

해 나가겠다.”(제323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

위원회 2014, 15)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이

번 개정 법률안에 도서관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박민권은 “도

서관은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하며 선도적으로 

테두리에 들어와서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도서관

을 삭제하였다.”(제323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

소위원회 2014, 16)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2014년 4월 28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의 법사위 심사에서 전해철 위원(새정치

민주연합)이 책 가격 거품 대책을 질의하였고, 

노철래 위원(새누리당)은 도서관 도서 구입 문

제를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유진룡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은 출판계에서 자정 결의를 하고 법안 

통과 시에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발

표할 예정이며 상당한 양의 도서를 작은 도서관 

등에 기증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제324회 국

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14). 하지만 도서

관 기증의 문제 역시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측면에서 도서관 측

면의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했다고 보기는 어렵

다. 이는 출판과 도서관 정책을 모두 담당하는 

문체부의 주요활동 인물이 출판정책을 담당하

는 미디어정책국장이었으며 도서관계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관련 부처의 담당자가 없었다는 

점이 그 원인으로 파악될 수 있다. 

반면 문체부와 출판계는 협력적 상호작용을 

유지하였다. 10월 21일 문체부는 출판․유통계 

대표들을 만나 이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

하였다. 업계의 요구에 따라 정가제 위반시 과

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현행법상 최

고한도인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

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뉴스1 2014.10.21), 오

픈마켓 등 판매중개자도 도서정가제상 간행물 

판매자에 포함시키고 중고간행물에서 기증도

서를 제외시키기로 하는 등의 출판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서울경제 

2014.11.03). 이 회의에서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가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뉴스1 2014.10.21).

이처럼 문체부와 출판계는 행위의 빈도도 상

대적으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협력적이

고 추진적인 상호작용을 보였다.

4.1.3 연계구조

연계구조 측면에서 도서정가제 개정 과정의 

중심적인 행위자인 출판계와 주관부처인 문체

부의 협력에 따라 두 기관의 집중도가 높게 나

타났다. 전체적으로 도서관계의 참여는 높은 비

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즉, 특정 행위자 간의 집

중적인 논의와 협력만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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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이기 때문에 폐쇄적이며 도협의 기준에서 

문체부, 국회 및 출판계와의 관계는 수평적이

지만 주도세력을 지원하여 협력하는 역할을 보

였다. 

4.1.4 내부 특성

도서관계가 도서정가제 개정 과정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로 도협 

내부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도협의 사업

은 7가지로 정책발전추진 사업, 교육연수․조사

연구 사업, 도서관 및 독서환경 조성 사업, 자료

발간 사업, 국제교류 사업, 자체보조 사업, 조직

운영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주요사업은 크

게 자체사업, 국고사업, 기금사업, 용역사업으로 

네 가지로 나뉜다(한국도서관협회 2015). 

또한 기간 중 주된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도서관법 전부 개정을 위한 법제 활동(한국도서

관협회 2015)과 제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

진과 관련한 활동이다(한국도서관협회 2013).

2015년 4월 1일 도종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

한 도서관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정책 환경의 변

화에 따라 도서관법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강화

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다(도서관법 전문개정

법률안 2015). 도협의 법제위원회에서 2012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총 10회 이상의 회의를 

하였고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되었다(한국도서

관협회 2015). 윤 회장은 “자리를 잡지 못한 지

방도서관서비스위원회, 지역대표도서관이 기능

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특히 

지역대표도서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자료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라

고 밝혔다(내일신문 2015.04.13). 

더불어 ｢도서관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도서

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2009~2013

년까지 제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고, 1차 계

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을 거쳐 2014년부터 향후 5년간 제2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하였다. 이에 도협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각급의 회원도서관

을 대상으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제안’을 수렴

하였고 문체부의 의견조회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인 1) 전문인력 충원방안, 2)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3) 도서관운영평가

의 지역대표도서관에 지원 사업 강화를 제안하

였다(한국도서관협회 2013). 또한 5개년 계획

에는 공공도서관에 전문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도서관계의 숙원사업이던 공공도서관을 지자체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행정체계의 일원화’도 포

함되며(내일신문 2014.12.29) 전문사서 제도 및 

국가자격시험제도 도입 추진 관련 내용이 명시

되어 있다(내일신문 2014.09.29). 새로운 사서

자격제도 도입을 위해 2014년 9월 24일에 열린 

‘사서자격제도 개선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주제

의 세미나에서 도협은 ‘사서자격 및 사서직제 

개선 특별위원회 연구결과’를 발표(월드 라이브

러리 2014.10.13)하였으며 국고사업으로 사서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으로서 사서자격제도의 

개선을 논의했다.

도협 사무국은 사무총장 이하 3개 부서로 구

성되어 있으며 현재 22명의 사무국 직원이 있

다. 전국적인 범위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활

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출

판 관계 정책은 도협의 주요사업에 포함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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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부차적인 업무로 인식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정책행위자로서의 

도협은 개정 도서정가제 및 예산 확충 문제 대

응에 반응적이고 피동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4.2 대도연 중심 네트워크

4.2.1 정책행위자

대도연은 3개 대학도서관협의회의 연합단체

로서, 전국 대학도서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서비스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2006

년 6월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를 결성하여 2007

년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를 창립하고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2008년 법인으로 등기하

였다. 

대내적으로는 258개 회원도서관들이 상호 협

력하여 서비스를 증대하고 대학도서관 발전을 

도모하며, 대학도서관 직원의 권익을 신장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도서관 관련 기관 및 단체

와 협력하여 한국 도서관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기간 중 회장은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

응봉 교수이며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대

학도서관진흥법’의 입법화, ‘우리나라 대학도서

관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등이 기간 중 보

여준 주요 활동이다.

대도연은 개정 도서정가제에 대해 크게 세 가

지의 활동으로 대응을 하였다. 2014년 9월 19일

의 법률적 해석(법무법인 선우 2014), 2014년 

10월 23일의 성명서 발표(한국대학도서관연합

회 2014), 시행 이후 2015년 1월 16일의 세미나 

개최 등을 들 수 있다(김종철 2015a). 세미나에서 

김종철 대도연 사무총장은 도서정가제 개정이 

대학도서관에 미치는 네 가지 영향으로 1) 자료

구입량 감소, 2) 대학도서관 서비스 질 하락, 3) 

납품업자 선정 방식의 변화, 4) 5% 경제적 이익

에 대한 고민으로 정리하였다(김종철 2015a).

즉, 대도연은 도서정가제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입장은 상기의 

도협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행위자 

자체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주도적이었지만, 정

책행위의 영향력이 내부적 대응에만 그쳤다는 

점, 외부적 행위로 성명서를 발표하였지만 정책

결정 이후의 시기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참

여범위 측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

했으며,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행위자의 역할기

능이 보조적이라고 판단된다. 

4.2.2 상호작용 

대도연의 도서정가제 개정 반대를 위한 첫 

번째 활동으로 2014년 11월 21일 개정 법률안 

시행 예정에 따라 개정 법률안 조항에 대해 법

무법인 선우에 자문을 요청한 활동이 있다(법

무법인 선우 2014). 질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우

선 도서납품업체와 연간 구입계약을 체결한 상

황에서 연간구입계약서 상의 할인율 적용이 계

약 만료일까지 유효한가에 대한 점이다. 이에 

대한 법무법인의 의견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

에 따라 기 체결한 도서구입계약이 계약일까지 

유효함을 밝혔다. 또한 도서구입 할인율 10% 

이외에 경제상의 이익 5%의 추가 제공의 범주

에 관한 자문에 대해서는 MARC, 바코드 부착 

작업이 이러한 경제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

혔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 부분에 대하여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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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선우의 해석과 문체부의 해석은 차이를 보

였다. 법무법인 선우의 해석은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MARC 등의 용역비를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문체부

는 MARC 입력이나 저자강연회 등이 ‘독서진

흥과 소비자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

며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한국대학도서관 연

합회 2015). 이에 대해 대도연 김종철 사무총장

은 도서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문체부의 자

의적인 해석임을 강조하며 문체부의 담당부서가 

출판인쇄산업과인 점에서 도서관 입장보다 출판

계 입장을 우선시 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

했다(한국대학도서관 연합회 2015).

또한 두 번째 활동으로 교육부와 문체부에 

성명서 발표(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2014)를 통

해 대도연의 입장을 밝혔다. 여러 부작용을 우

려하여 대학도서관계를 대표하여 개정 도서정

가제 시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

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014년 10월 23일에 

발표했다. 이는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이 통

과된 후의 시점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지

는 점이 지적될 수 있지만 개정 법률안 시행에 

앞서 요구했다는 점에서 정책행위자로서의 역

할을 보이고자 노력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성

명서에 나타난 개정 도서정가제에 대한 3가지

의 요구사항으로, 1) 도서관에 대한 재정 지원

을 확대하고, 2) 출판사는 적정한 도서가격을 

책정할 것이며, 3)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도서관을 제외하라는 요구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담당자

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성명서를 확인하

였지만 이미 법이 통과됐다.”라며 “현 상황에

서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요구에 대해 법

을 개선하거나 대응하지 않을 입장"이라고 밝

혔다(아시아 뉴스 통신 2014.12.03). 또한 교

육부는 대학을 주관하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의 입장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세 번째 활동으로는 이전의 두 활동과는 달

리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후 “2015년 대학도서

관의 당면과제와 현안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

다. 김종철 대도연 사무총장은 “교문위 검토보

고서를 보면 국내 대학도서관 자료구입비가 미

국의 2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대학도서관 간행물 구입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좋은 취지

로 도서정가제를 시행했지만 대학도서관에 미

치는 영향은 고려를 안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

혔다(한국대학신문 2015.01.06).

또한 대도연의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한 문화부 

관계자의 의견으로 대학도서관 예산 지원에 관

해서는 “국민들도 똑같이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

는데 도서관만 예산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어긋

난다. 대학들은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연

간 책 구입비가 얼마나 된다고 지원을 바라느

냐”라며 근본적으로 대학의 예산 편성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경향신문 2014.10.26; 한국대학신

문 2014.12.24; 아시아뉴스통신 2014.12.03). 

이를 통해 볼 때 대도연과 문체부는 상당한 갈

등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행위의 빈도와 영향관

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대도연

과 교육부의 관계는 교육부의 응답이 없었으므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대도연은 경제상의 이익 5%에 대해 의

견을 정리하던 중 “출판계는 본인들에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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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해석하고 일을 한다.”(한국대학도서관 연

합회 2015)라는 언급을 통해 출판계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을 밝혔다. 이를 통해 볼 때 대도연

과 출판계의 상호작용 성격이 갈등적이며 행위 

빈도는 낮았다고 볼 수 있다. 

4.2.3 연계구조

대도연 중심의 연계구조는 앞서 도협의 구조

와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 도협과의 차이점으로

는 대도연은 시행 이전부터 개정 도서정가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도연은 출판계, 정

부 및 국회와 직접적인 소통의 대상이 되지 못

했다는 점(김종철 2015b)에서 행위자의 역할이 

제한적인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었다. 

4.2.4 내부 특성

대도연의 내부 특성으로는 인력부족의 문제

를 들 수 있다. 도협의 사무국 내부 인력은 22

명인데 반해 대도연의 기획조정, 예산회계, 일

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 인력은 사무총

장 이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더불어 주무

부처 담당 인력과의 비교에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도서관정책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정책기획단에 총 13명이 배치되어 있지

만 교육부에서는 전국 400여 대학 도서관을 관

장하는 부서와 직원이 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대도연의 반대 입장을 지지해줄 수 있

는 주무부처의 인력이 부족하였던 점이 또 하

나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회장 및 사무총장의 임기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회장인 이응봉 교수는 2013년 2월 26일 

실시한 제 4대 회장선거를 통해 취임하였으며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이 처음으로 법안 발의

가 된 시점인 2013년 1월을 기준으로 확인해 

볼 때 창립 이후 내부적인 안정화와 조직화 과

정에 대해 집중하는 시기였다. 특히 창립 이후 

1년이 채 되기 전인 2008년 11월 5일에 교육과

학기술부 산하의 공식 법인으로 등록된 점을 통

해 대도연의 안정화에 대한 노력이 집중되어 있

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더불어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에 대한 활동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9년 2월 25일 정두

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시작된 대학도서관진흥

법 제정이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됨에 따

라 2013년 3월 26일에 2차로 발의된 법안의 통

과를 위해 전체적인 업무가 집중되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출판계가 주도하는 도서정

가제 개정 과정에 대한 활동은 본 기관이 주도

하는 대학도서관 진흥법 제정의 진행과정에 긍

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도서정가제 개정에 대한 대응활

동에 조직의 역량과 여력이 부족했으리라 판단

된다. 

정책적 대안인 예산 확충 문제에 있어서도 대

학도서관 진흥법이 2015년 3월에 통과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논의를 통한 의제화 및 결

정이 필요한 시기인 2014년과 맞물리게 되어 주

무부처인 교육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펼치지 못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논 의

분석 결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서 정가제 

개정에 대한 도서관계의 두 비공식 행위자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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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과 대도연의 입장은 상반된 형태를 보였다. 

<표 2>는 두 기관을 중점으로 한 정책네트워크

의 적용 결과를 나타낸다. 

도협은 도서정가제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

장을 밝히며 출판계가 주도하는 현 정책에 대해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문체부와의 관계에서

는 갈등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반면 

문체부와 출판계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

용을 통해 강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였다. 

대도연은 도협의 입장과는 달리 개정 도서정

가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점에서 참

여목적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범

위의 측면에서 행위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

기에 범위가 한정적이었고, 역할기능의 측면에

서도 정책적 영향력이 부족하여 주도적이지 못

하고 보조적인 성격을 보였다. 상호작용 측면

에서는 문체부 및 출판계와 상이한 입장 차이

로 갈등적인 관계였다. 주관부처인 교육부에서

도 주도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점에서 약

한 연결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문체부

와 출판계는 상호 협력적으로 강한 연결 관계

를 구성했다. 

연계구조는 도협 및 대도연 중심의 네트워크 

모두 폐쇄적이며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

었다.

도서정가제 개정과 이로 인해 발생한 대안적 

정책인 예산 증액을 위한 의제화 과정의 네트

워크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상호작용의 정책

유형에 따라 개정 도서정가제와 관련된 관계, 

예산과 관련된 관계, 두 정책 모두와 관련된 관

계를 구분하였고, 영향의 방향성에 따라 일방

향, 양방향으로 구분했다. 예를 들어 대도연과 

교육부 간의 관계는 대도연이 일방적으로 개정 

반대 입장을 밝히며 예산 증액을 교육부에 요

구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영향정도는 화살표의 

두께에 따라 강, 중, 약으로 구분하였다. 

도서관계행위자 행위자 상호작용 연계구조

도협

참여범위: 높음

역할기능: 보조적

참여목적: 출판업계와 도서

관 상생, 책의 가

치 증대

- 출판계

- 문체부

- 국회

1) 도협-출판계

빈도: 중

성격: 협력적

영향관계: 약

2) 도협-문체부

빈도: 하

성격: 갈등적

영향관계: 약
도협은 주도세력을 보조하며 합의 

및 협력하는 역할

→ 폐쇄적,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
3) 도협-국회

빈도: 하

성격: 갈등적

영향관계: 약

4) 문체부-출판계

빈도: 상

성격: 협력적

영향관계: 강

대도연

참여범위: 낮음

역할기능: 보조적

참여목적: 반대의사 표명

- 출판계

- 문체부

- 교육부

1) 대도연-출판계

빈도: 하

성격: 갈등적

영향관계: 약

2) 대도연-문체부

빈도: 상

성격: 갈등적

영향관계: 강
대도연은 시행 이전부터 성명서 발

표 등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함

→ 폐쇄적,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
3) 대도연-교육부

빈도: 하

성격: 갈등적

영향관계: 약

4) 문체부-출판계

빈도: 상

성격: 협력적

영향관계: 강

<표 2> 정책형성과정의 정책네트워크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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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최종 정책네트워크

가장 큰 협력 관계는 문체부와 출판계의 관

계였으며, 또한 도협과 출판계의 상호작용 성

격도 협력적임을 확인했다. 또 다른 약한 협력

관계는 문체부와 교육부 두 부처와 국회 간의 

관계이다. 이들은 분석대상으로 자세히 다뤄지

지는 않았으나, 상호 원만한 협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결과적

으로 도서관계의 입장에서 도서정가제 개정과 

예산 증액에 대한 정책적 의제화가 실패의 결

과를 낳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출판계

와 문체부의 강한 협력적 관계, 도협과 출판계

의 중간 협력적 관계를 통해 개정 도서정가제

를 주도하는 세력인 출판계에 협력관계가 치우

쳐 있으므로 정책 결과는 자연스럽게 출판계의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정책 

대안인 예산 증액 의제화에서 두 정책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정책행

위자 간의 의제로 공론화되었으나 이들의 실질

적인 관계성격이 도협과 출판계의 관계를 제외

하고 모두(형식적이고 미약한 관계인 문체부-

국회-교육부 제외) 갈등적이었다는 점에서 의

제설정과정에서 의제로 형성되지 못한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도서관계의 두 

기관인 도협과 대도연의 관계는 갈등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도서정가제 개정 법률안

에 대해 두 기관이 매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는 점을 통해 결과론적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도서관 외부에 의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도

협의 경우 정책행위가 외부의 영향에 의한 반

응적이고 피동적인 역할을 보였다는 점과 3개 

대학도서관 협의회 연합단체로서 도서관 내부

의 대표성을 가진 기관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도연의 경우 도협에 비해 자발적이며 

주도적인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이 역시 정책

행위의 측면에서 시기를 놓친 소극적 행위를 

보였으므로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정책형성과

정에 도서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으로 판단된다. 

도서관계의 입장에서 두 정책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지 못했던 데에는 두 비공식 행위

자의 내부적인 특성에서 또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도협은 한국의 도서관 관련 사업을 주

도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7가지의 사업을 

주관하였고 도서관법 전부 개정 법률안 법제화 

및 제 2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4~2018) 

에 대해 주체적으로 정책을 논의하고 제안하였

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업무를 담당할만한 인

력과 여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되며, 대도

연도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이라는 큰 법안 추

진에 집중하는 시기와 맞물리게 되어 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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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개정 도서정가제와 예산 

확충 문제에 대한 정책 업무를 부차적으로 인

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책네트워크 모형에서 노드에 해당

되는 행위자의 역량 및 자원은 중요한 변수로

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6. 결 론

2013년 1월 입법 발의로 시작되어 2014년 11월

에 시행된 법안인 개정 도서정가제는 적용 기관

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도서관을 정가제 적용 

기관으로 변경했다. 도서관계에서는 도서 구입

수가 감소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서

관 예산 확충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서정가제 개정안

의 정책결정부터 시행시기 동안의 도서관의 활

동과 예산 확충 의제화 과정을 행위자 간의 상

호작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책네트워크 모

형을 적용, 분석하여 모형의 적합성과 확장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기존 네트워크 모형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행위자 내부의 특성을 추가적

인 요소로 고려하여 정책과정과 결과에서 행위

자 내부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네트워

크 확장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도서관계의 두 행위자인 도협과 대

도연은 정책행위자, 상호작용 및 연계구조의 특

성에 따라 상이한 네트워크 구조를 구성하였다. 

도협의 정책참여 목적은 출판계와 상생하는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정가제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도연은 

도서관의 피해를 예상하며 반대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정책과정에서 도서관계의 

입장을 주도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이는 결과적

으로 최재천 의원을 대표로 발의된 초기 의안 

원문의 제안 내용이 정책과정 속에서 통과되기

까지 도서관계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조정되지 못한 상태로 적용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각 기관의 개별적인 내

부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공통적으로 두 기관 모

두 행위자의 참여정도에서 내부적인 역량이 부

족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행위자 중

심의 상호작용과 연계구조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 했던 본 정책 분석에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네트워크 모형에서

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관계에만 집중하여 행

위자 내부의 특성을 간과한 문제가 있었으며 이

를 함께 고려할 때 네트워크 관계와 과정 속에

서의 정책과정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행위자 내부에서 무엇이 

정책 업무를 부차적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 구조적

인 분석뿐만 아니라 내부 특성의 원인을 행위

자의 신념과 연계하여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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